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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본 연구는 󰡔저작권법󰡕 제24조의2의 도입 취지에 맞추어 공공저작물인 정부간행물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기록관리 과정에서 저작권정보를 관리하는 방안을 제안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기록관리, 정부간행물담당자 및 처리과의 정부간행물 간행경험이 
있는 업무담당자 17명을 대상으로 2022년 4월 4일 ~ 6월 13일까지 이메일 면담을 진행하여 
정부간행물의 저작권정보 생산 및 관리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첫째, 공공저
작물에 공공누리 1 유형 적용을 의무화하도록 저작권법을 개정할 것, 둘째, 저작권정보 생산 
및 관리의 효율을 위하여 기관 내 정부간행물 저작권정보관리 협업체계를 구축할 것, 셋째, 
원저작자정보, 저작권자, 저작권 보호기간, 저작재산권 양도여부, 공공저작물 여부, 공공저작물 
미적용사유 등 공공저작물의 저작권정보를 업무관리, 기록관리, 영구기록물관리시스템을 통하
여 관리할 것, 넷째, 정부간행물 발간등록번호 신청과정에서 공공저작물 저작권정보를 제공하여 
발간과 동시에 국가기록원에서 원문공개서비스가 이루어지도록 할 것 등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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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aims to suggest measures for handling copyright information on government 
publications during records and archives management to use them freely as public works 
according to Article 24-2 of the Copyright Act in Korea. Through email interviews with 17 
records managers, persons in charge of government publication management, and government 
staff with experience in production from April 4 to June 13, 2022, this study determined 
the current situations and problems related to producing and managing copyright information 
on government publications. Based on the interview findings, this research suggested the 
following. First, Article 24-2 of the Copyright Act must be revised to apply the Korea Open 
Government License (KOGL) type 1 mandatorily to all public works. Second, a cooperative 
system for managing copyright information on government publications should be established 
to improve their production and management effectiveness. Third, copyright information, such 
as authors, copyright holders, copyright duration, information on the copyright property transfer, 
public works status, and reasons for nonpublic works, must be managed through records and 
archives management systems. Fourth and last, information on public works must be provided 
during the registration number application for government publication so that everyone can 
access the full texts of the publications on the National Archives of Korea webs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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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록물법󰡕)에 따른 공공기록물의 한 유형인 정부간행물은 정부가 

예산을 투입하여 생산⋅배포하는 자료로 정책 수행과정 및 결과를 국민에게 알리기 위한 자료인 경우가 많고 

신뢰성이 높으므로 연구에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기도 한다. 그런데 정부간행물은 다른 공공기록물과 달리 저작권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저작물인 경우가 많다. 따라서 개별 이용자들이나 기록물관리기관 또는 정부간행물을 

서비스하는 기관이 이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생산기관 및 저작권자로부터 허락을 얻어야 하므로 자유로운 이용과 

서비스가 제한되었다. 이러한 문제는 2013년 󰡔저작권법󰡕 제24조의2 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 규정이 신설되면서 

상당히 해소될 가능성이 생겼다. 

이 규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가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이나 계약에 따라 저작재산권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은 허락 없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안보와 관련된 정보나 

개인정보가 포함된 경우 등에는 자유이용이 허용되지 않는다. 또한 계약에 따라 생산한 저작물 중에서는 저작재산

권 전부를 양도받지 못한 경우도 있다. 따라서 국가나 지자체에서 공표한 저작물 중에서 어느 것이 공공저작물인

지에 대한 정보가 명확하게 드러나야만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상태가 될 수 있다. 

이러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문화체육관광부는 󰡔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및 이용지침󰡕(이하 

󰡔공공저작물 지침󰡕)(문화체육관광부, 2019a)과 󰡔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및 이용지침 해설서󰡕(이하 󰡔공공저작물 

해설서󰡕)(문화체육관광부, 2019b)를 발행한 바 있다. 지침과 해설서에서는 업무담당자 이외의 제3자가 작성하였

거나 저작재산권을 공동소유하고 있는 저작물의 경우, 저작재산권을 양도받거나 이용허락을 받아서 공공누리 

유형을 적용하는 절차를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과정은 저작권이라는 전문적인 영역에 대한 이해를 필요로 

하므로 업무담당자들이 이를 실무에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일례로 국가기록원 소장 

정부간행물의 목록과 원문을 서비스하고 있는 정부간행물 컬렉션에서는 정부간행물이 공공저작물인지 그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정보와 공공누리 유형이 제공되지 않고 있다. 또한 정부 각 부⋅처⋅청의 웹사이트에는 정부간행

물의 저작권정보를 제공하는 방식과 제공 여부가 제각각이거나 웹사이트와 간행물 원문에 상이한 공공누리 유형

이 제공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문제는 정부간행물의 생산단계에서 그것이 󰡔저작권법󰡕 제24조의2 제1항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공저작물인지에 대한 정보가 명확하게 관리되지 않아서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정부간행물

은 정부에서 발간한 것이므로 신뢰할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자료적 가치가 매우 높다. 

따라서 기록관이나 도서관은 물론 다양한 공공영역의 정보서비스 기관이 정부간행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

나 저작권정보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각 서비스 기관이 제공하는 개별 정부간행물의 저작권

정보가 서로 달라 이용자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국가기록원의 NAK8:2021(v2.2) 󰡔기록관리 

메타데이터 표준󰡕(이하 󰡔메타데이터 표준󰡕)은 정부간행물의 이용을 위해 공공저작물 여부와 공공누리 유형을 필수

요소로 관리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는 정부간행물의 경우 다른 기록물과 달리 공공저작물 여부와 공공누리 유형 

등의 저작권정보를 메타데이터로 관리해야만 이용가능성을 보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저작권법󰡕 제24조의2 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 규정 도입의 취지에 맞추어 정부간행물이 공공저작물

로서 자유롭게 이용될 수 있도록 기록관리 과정에서 정부간행물의 저작권정보를 관리하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그동안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규정이 도입되었다는 것만으로 정부나 기록관리계에서 정부간행물을 자유롭

게 이용할 수 있다고 간주해온 경향이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공공저작물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저작권정보가 

제대로 관리되지 못하여 자유롭게 이용하지 못하였던 정부간행물을 기록관리기관을 포함하여 다양한 기관이 서

비스하고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는 우선 정부간행물 생산기관의 업무담당자와 기록관리 및 정부간행물 담당자를 대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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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 구조화된 면담지를 사용한 이메일 서면면담을 실시하여 공공저작물의 저작권 정보생산과 관리현황을 파악하

였다. 면담은 2022년 4월 9일 ~ 6월 13일까지 진행하였고 면담응답자는 업무담당자 7명, 기록관리 및 정부간행물 

담당자 10명이었다. 서면면담 이후 필요할 경우 전화면담을 추가로 진행하였고 면담응답의 결과는 질문항목별로 

응답자들의 답변내용을 분류한 후 유사한 응답을 모으고 개별의견을 별도로 정리하여 분석하였다. 

2. 이론적 배경

2.1 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 규정 내용분석

󰡔저작권법󰡕 제24조의2 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은 2013년 12월 신설되어 2014년 7월부터 시행되었다. 법제처의 

제⋅개정이유에 따르면 이 규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업무상 작성한 저작물은 공익 목적으로 예산을 투입

하여 제작된 저작물이므로 저작재산권의 보호를 배제하고 납세자인 일반 국민들의 자유로운 이용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었다. 동조 제1항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가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이나 계약

에 따라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은 별도의 허락 없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그러

나 국가안보와 관련된 정보가 포함되어 있거나, 개인정보나 사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경우, 다른 법률에 따라 공개

가 제한되는 정보가 포함된 경우, 법 제112조에 따른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된 저작물로서 󰡔국유재산법󰡕에 

따른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공유재산으로 관리되는 경우(󰡔저작권법󰡕 제24조의2 제1항 

1~4호)에는 자유롭게 이용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다. 

동법 동조 제2항은 “국가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이나 계약에 따라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저작물 이용활성화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저작권법 시행령󰡕 
제1조의3 제1항 제5호는 공공저작물임을 나타내기 위한 표시기준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고, 위임행정규칙 󰡔공공저작물 지침󰡕(문화체육관광부, 2019a) 제11조 제1항에서 공공저작물에 공공누리 적용을 

의무화하고 󰡔공공저작물 해설서󰡕(문화체육관광부, 2019b)에서 그 적용방법 등 그 상세한 사항이 제시되어 있다. 

동법 동조 제3항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제4호의 공공저작물 중 자유로운 이용을 위하여 필요하다

고 인정하는 경우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하게 할 수 있다”고 정함으로써 동조 제1항 제4호에 대한 예외를 마련하고 있다. 요컨대 법 제24조의2는 

국가 및 지자체와 공공기관이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이나 저작재산권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에 대하여 

각기 다르게 정하고 있는데 전자에 대해서는 공공저작물임을 드러내는 표시 등에 대한 요건 없이 자유롭게 이용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반면 후자에 대해서는 그 이용활성화 시책 수립 및 시행을 임의사항으로 정하면서 

그 구체적 내용도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다. 이를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유형 및 

요건

제24조의2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 제3자가 작성한 저작물

생산주체
업무상작성

여부
공표여부

공공누리

적용의무
생산주체 공표여부

국가/지자체가 

저작재산권보유

공공누리

적용의무

제1항 국가/지자체 o o x 언급없음 언급없음 전부보유 x

제2항 공공기관 o o o 언급없음 언급없음 전부보유 o

<표 1> 작성주체에 따른 공공저작물 요건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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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저작물 중 정부간행물에 대한 것이므로 법 제24조의2 제1항을 정부간행

물의 관점에서 조금 더 세밀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법 제24조의2 제1항에 적용되는 정부간행물의 경우 생산주체

와 방식에 따라서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업무담당자가 업무의 일환으로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로 

동조 동항의 각호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공공저작물로 자유 이용할 수 있다. 둘째, 업무담당자와 제3자가 함께 

작성할 경우 결합저작물과 공동저작물이 될 수 있다. 저작물을 창작할 때 그 각각 이바지한 부분을 분리하여 

이용할 수 있다면 ‘결합저작물’, 분리할 수 없으면 ‘공동저작물’이 된다(오승종, 2020). 결합저작물 형태의 정부간

행물인 경우 제3자가 작성한 부분에 대하여 저작재산권을 양도받은 경우 전체 간행물을 자유 이용할 수 있다. 

만일 양도받지 못하였다면 업무담당자가 작성한 부분에 한해서 공공저작물로 개방할 수 있다. 공동저작물은 󰡔저
작권법󰡕 제48조 제1항에 따라 저작재산권 행사는 권리자 전원 합의에 의해야 하므로 제3자에게 권리양도를 받거

나 공공저작물로 공개하는 것에 대한 합의하에 자유 이용할 수 있다. 셋째, 계약에 따라서 제3자가 작성하는 

경우 저작재산권을 전부 양도받아 공공저작물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그러나 기관과 제3자가 저작재산권을 

공동소유하는 경우에는 그 권리행사가 다소 복잡하여 이를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저작권법󰡕 제24조의2에 따른 기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9조 및 동 시행규

칙 별지 제9호 서식인 ‘용역표준계약서’와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에 따라 용역계약을 체결한다. 동 조건 

제56조에 따르면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을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소유하고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하고(제1항) 당사자 간에 별도 협의가 없는 경우 공유자 일방은 지식재산권의 복제, 배포, 개작, 

전송 등의 사용 및 수익을 할 수 있다(제2항). 즉, 원칙적으로 공유자들은 저작권법이 정하는 권리지분 전체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김시열, 2017). 그런데 동조건 동조 제5항은 “공유자 일방이 지분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등 지식재산권을 처분⋅배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타공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발주기관도 단독으로 계약목적물을 배포, 개작, 전송 등을 할 수 있지만, 배포와 전송은 공중 또는 공중의 구성원

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발주기관은 이를 원칙적으로 할 수 없고, 해당 기관 내에서 또는 그 업무범위 내에서 

개작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김광식, 2015). 또한 제3자가 계약목적물인 저작물을 공동저작권자 

일방의 허락 없이 복제 등의 방식으로 이용할 경우 타 공유자에 대해 저작권 침해가 발생한다(김시열, 2017). 

따라서 기관에서 계약상대자에게 동의를 받지 않고 공공누리유형을 적용한다면 이용자의 저작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다. 

󰡔저작권법󰡕에서 말하는 공동저작물과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에서 말하는 지식재산권의 공동소유는 

저작재산권을 이용할 때 차이가 있다. 저작권자 전원의 합의 하에 이용할 수 있는 공동저작물과는 다르게, 계약을 

통하여 저작재산권을 공동소유 한 저작물은 계약상대자인 기관에서는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단, 공공누리유형

을 적용하는 등 제3자에게 이용허락하기 위해서는 타공유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이러한 차이는 󰡔저작권법󰡕이 공동저작물의 경우에 관한 규정만을 두고 있고, 공동저작물의 저작자가 아니면서 

저작권 일부 지분의 승계취득 등의 사유로 저작권이 공동 보유로 된 경우에 대해서는 명시적인 규정을 두지 않고 

있기(정상조, 2000) 때문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문화체육관광부의 󰡔공공저작물 해설서󰡕(문화체육관광부, 

2019b)는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에 따라 저작재산권을 공동소유하였더라도 계약을 통하여 저작재산권을 

양도받도록 하여 혹시라도 생길 수 있는 법적 문제를 예방하고 있다. 

2.2 기록관리와 공공저작물 저작권 정보관리

국가기록원의 󰡔메타데이터 표준󰡕은 ‘17.4 공공저작물관리’를 간행물의 경우 필수요소로 두고 하위에 ‘17.4.1 

공공저작물 여부’와 ‘17.4.2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표시’를 세부요소로 구성하였다. ‘17.4.1 공공저작물 여부’는 

“공공기관이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이나 계약에 따라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보유한 공공저작물인지 아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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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에 대한 정보”라고 정의한다. 기록물 유형이 간행물일 경우 반드시 입력해야 하며 ‘17.4.1 공공저작물 여부’와 

‘17.4.2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표시’에 의해 표현된다. ‘17.4.1 공공저작물 여부’는 공공저작물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로 ‘공공저작물’과 ‘비 공공저작물’을 선택할 수 있다. ‘17.4.2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표시’

는 앞의 요소가 공공저작물일 경우 반드시 입력해야 하며 공공누리유형을 선택해야 한다. 2.1장에서 언급하였듯이 

󰡔저작권법󰡕 제24조의2 제1항에 적용되는 공공저작물의 경우 공공누리 적용 없이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그럼에도 동 표준에 이를 필수요소로 정한 것은 이러한 정보가 제공되어야만 비로소 해당 간행물이 공공저작물임

이 명확히 드러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정부간행물을 공공저작물로서 관리하기 위한 󰡔메타데이터 표준󰡕은 정비되어 있으나 현재 RMS에는 이를 반영

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어 있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RMS상에서 일반 기록물과 다르게 정부간행물을 등록할 

수 있지만, 그 입력과정에서 ‘17.4 공공저작물관리’와 그 하위 요소들은 입력할 수 없다. 또한 국가기록원의 󰡔기록

물관리 지침(공통매뉴얼)󰡕(국가기록원, 2021)은 정부간행물에 대해서 간행물의 관리 과정을 설명하고 있을 뿐, 

공공저작물 및 저작권관리에 관한 내용은 제공하지 않고 정부간행물의 관리 과정에서 발간등록번호 신청에 대해

서만 언급하고 있다. 또한 이에 대한 사항을 󰡔2020년도 정부간행물 발간등록 및 송부지침󰡕(국가기록원, 2020c)에 

상세히 다룬다고 위임하고 있으나 이 지침에도 정부간행물 발간등록번호의 과정만 설명하고 있고 공공저작물의 

저작권정보 관리에 대한 내용은 없다. 오히려 󰡔공공기관 기록물관리 지침󰡕(국가기록원, 2020a)과 󰡔대학 기록물관

리 지침󰡕(국가기록원, 2020b)의 간행물 관리 부분에서 공공누리를 안내하고 있지만 대학의 경우 󰡔저작권법󰡕 제24

조의2 적용대상 기관이 아니고, 󰡔공공기관 기록물관리 지침󰡕의 적용기관에서도 일부만 공공누리 적용대상 기관일 

뿐이다. 즉, 공공저작물의 저작권정보를 관리할 수 있도록 󰡔메타데이터 표준󰡕은 정비되어 있으나 실제로 이를 

이행할 수 있도록 기록관리시스템이나 업무매뉴얼까지 정비되어 있지는 못하다. 

2.3 정부간행물 발간등록번호 신청과정의 문제

󰡔공공기록물법󰡕 제22조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간행물을 발간할 경우 관할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을 통해 발간등록

번호를 부여받고 발간한 뒤 3부씩 송부해야 하며 이때 전자파일 있다면 함께 송부해야 한다. 이를 위하여 국가기

록원은 ‘정부간행물 발간등록번호 신청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각급의 처리과에서 정부간행물을 발간

할 때 국가기록원에 ‘정부간행물 발간등록번호 신청’을 하고 부여받은 발간등록번호를 간행물의 표지 왼쪽 상단

에 부착하여 인쇄한 뒤, 기록관⋅소관 영구기록물관리기관⋅국가기록원에 책자 3부, 전자파일 1부씩 송부한다(국

가기록원, 2020c).

기록으로서 정부간행물을 관리하는 업무에서 가장 핵심적인 단계는 ‘정부간행물 발간등록번호 신청’이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정부간행물의 경우 생애주기에 따라서 이관되는 일반 기록물과는 다르게 ‘정부간행물 발간

등록번호 신청’ 이후 송부 과정을 통해 국가기록원으로 이관되고 관리되기 때문이다. 특히 이 과정에서 제공되는 

정부간행물의 공공저작물 여부 및 그와 관련한 저작권 정보에 따라 향후 국가기록원에서의 간행물 서비스 범위가 

달라진다. 

현재 정부간행물 발간등록번호 신청은 국가기록원 웹사이트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때 입력해야하는 메

타데이터는 간행물 신규 및 변경신청 구분, 발행기관 관련 정보, 간행물에 대한 상세정보, 신청자 인적사항, 저작

물 이용 및 공개 항목으로 구분된다(국가기록원 정부간행물 발간등록번호 신청 https://www.archives.go.kr/next/ma

nager/applicantPersonalForm.do). 이중 저작물 이용 및 공개 항목이 간행물의 저작권과 관련된 항목이다. 이 요소

는 ‘저작물 이용동의’와 ‘저작물 공개구분’으로 나뉜다. 전자는 동의함/동의안함(비동의사유) 중에서 선택가능하

고 후자는 공개/부분공개/비공개(비공개사유) 중에서 선택가능하다. 이 항목 선택을 위한 웹사이트에는 국가기록

원이 해당 저작물을 복제, 전송할 수 있도록 협력해달라는 안내가 제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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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저작물 이용동의’는 국가기록원에서의 디지털 원문공개 서비스에 대한 동의 사항이지 이용자 누구라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공공저작물에 대한 확인사항이 아니다. 따라서 저작물 이용 동의한 정부간행물의 

경우 국가기록원이 원문공개 서비스는 할 수 있지만 이용자들이 공개된 원문을 자유롭게 재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할 수는 없다. 또한 최종 이용자는 이 저작물이 공공저작물인지 여부도 파악할 수 없으므로 설령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공저작물이라도 그 이용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다. 결국 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규정이 저작권법

에 도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기록원에서의 정부간행물서비스는 법 시행이전과 동일하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실정이어서 시급한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 

정부간행물은 국가기록원뿐만 아니라 국립중앙도서관, 정책연구관리시스템(PRISM), 공공누리홈페이지 등 다

양한 기관에서 서비스되고 있다. 공공저작물 자유이용규정은 개별 이용자와 이들 기관이 자유롭게 정부간행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도입된 규정이다. 그러나 앞서 검토한 󰡔저작권법󰡕 제24조의2가 공공저작물임을 명확하게 드러

내는 표시를 의무화하지 않고, 정부나 지자체의 위탁에 의해 제3자가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공동소유 방식

의 문제, 󰡔메타데이터 표준󰡕과 달리 RMS에서 공공저작물의 저작권정보관리를 위한 환경이 정비되지 않은 점, 

정부간행물 발간등록번호 신청단계에서도 공공저작물의 저작권정보에 대한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 

등으로 볼 때 공공저작물 자유이용규정은 그 도입취지에 맞게 제대로 활용되고 있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2.4 선행연구

공공기록물 중에서 저작권법에 보호를 받는 저작물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저작권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제안은 기록관리분야에서 꽤 오래전부터 이루어졌다. 공공기록물 중에서 저작물성이 있는 기록물 유형을 체계적

으로 정리하고 기록관리기관에서 이를 서비스하기 위해서는 저작권정보를 관리할 필요가 있으나 근본적으로는 

저작권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연구(시귀선, 2011)와 정부간행물에 집중하여 정보공유를 위해 간행된 저작물이므로 

그 취지에 맞추어 저작권 제도가 개선될 필요가 있다는 연구(김효기, 2010)도 있었다. 

󰡔저작권법󰡕 제24조의2가 도입된 이후 이 규정 자체가 가지는 문제들 예컨대 국가나 지자체의 공공저작물은 

현행 규정처럼 저작재산권 제한의 방식이 아니라 미국과 독일처럼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로 입법을 고려할 필요

가 있고, 공공저작물이나 공공기관, 자유이용 등의 개념과 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으며(김형렬, 2015; 김광식, 

박영규, 2016) 공공저작물임을 명확히 알 수 있는 표시를 하여 후속 이용을 보장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거나(김

형렬, 2015), 현행 규정이 구체적이지 않으므로 근거법률을 별도로 제정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도 이루어졌다(전재

림, 2016). 또한 자유이용에 대한 예외규정이 불분명하고 타 법률과의 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으며 제공자와 이용

자에 대한 면책규정이 마련되지 않은 점이 문제로 지적되기도 하였다(김광식, 박영규, 2016). 

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규정 도입 이후 기록관리분야에서 이루어진 연구들은 주로 기록정보서비스 확대의 관점

에서 이루어졌다. 이 규정이 적용되는 기관에 각급 학교 등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과 공공기록물의 다수는 미공

표저작물인데 공표저작물에만 적용된다는 점, 공공기록물의 저작권정보를 RMS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 

지적되거나(정경희, 2014) 공공기록물의 이용조건과 대상별로 이용 허락 절차를 차별화하여 제공하고 공공기록물

의 오남용에 대한 규제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제안(이인창, 2015)도 이루어졌다. 공공저작물 자유이용규정의 법적 

분석 이외에 공공기록물에 공공누리 유형이 일관성 없이 적용된다는 문제점을 다루거나(정우주, 2018), 영상저작

물로 한정하여 자유이용대상 영상저작물의 이용확대를 위하여 생산 및 수집단계부터 권리정보를 관리하고 집중

관리 및 공개서비스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도 이루어졌다(심보미,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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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공저작물의 저작권정보 생산과 관리 현황

3.1 면담방법

본 연구는 정부간행물의 저작권정보 생산과 관리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1차로 기록관리담당자 및 정부간행

물 담당자를 대상으로 2022년 4월 4일에서 5월 11일까지, 2차로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6월 2일부터 6월13일까지 

이메일로 서면면담을 진행하였고 응답내용이 모호한 경우 추가로 전화면담을 실시하였다. 면담요청을 위하여 

우선 기록관리담당자에게 연락하였고 이들이 면담대상자로 정부간행물담당자를 추천한 경우에는 정부간행물담

당자에게 면담요청을 하였다. 면담대상 기관은 국가기록원 정부간행물 컬렉션에 2014년~2020년간 정부간행물 

발행 상위 20개 기관이었다. 이들을 대상으로 한 이유는 2014년부터 󰡔저작권법󰡕 제24조의2가 시행되었고 정부간

행물을 많이 생산하는 기관일수록 공공저작물 관리에 관심이 많을 것으로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2차 면담은 1차 

면담에 응한 기관을 대상으로 하였다.

면담지는 응답자의 담당업무와 경력, 정부간행물의 저작권정보 생산 및 관리현황, 기타 등 4개 영역으로 구분 

현황, 관리의 필요성 및 기타의견으로 나누어 구성하였다. 저작권정보 생산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공공저작물 

여부를 판단하는 주체와 시기, 판단의 근거자료, 문제점, 저작재산권 양도 방법에 대하여 공통으로 질문하였고 

기록관리연구사의 역할과 공공저작물 판단이 어려운 상황, 저작재산권을 양도받지 못하는 상황에 대해서는 2개 

유형의 응답자에게 각각 질문하였다. 저작권정보 관리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관리시스템, 관리대상정보 등 관리

방법과 정부간행물 발간등록번호 신청과정에 대하여 질문하였다. 그 외에 RMS를 통한 정부간행물 저작권정보관

리의 필요성 및 공공저작물로서의 정부간행물 이용확대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였다(<표 2> 참조).

 

영역 항목
질문내용

기록관리 및 정부간행물 담당자 업무담당자

일반사항 업무 및 경력
∙담당업무 및 겸직업무
∙경력

∙담당업무 및 겸직업무
∙발행경험 및 경력

저작권정보 

생산

업무담당자 또는 제3자가 
생산하는 경우

∙판단주체 및 시기

∙판단 시 근거자료
∙기록관리담당자의 역할
∙문제점

∙판단 시기 및 판단 시 근거자료

∙지원 인력 
∙공공저작물로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문제점

제3자가 생산하는 경우 ∙저작권재산권양도 및 이용허락 방법
∙저작재산권 양도 여부 및 방식

∙저작재산권을 양도받지 못하는 경우

저작권정보 

관리

저작권정보 관리 방법 ∙저작권정보 관리 시스템⋅관리하는 저작권 정보⋅문제점

정부간행물 발간등록번호 ∙발간등록번호 신청 시 공공누리 유형 입력에 대한 의견

저작권정보 관리 필요성 ∙RMS를 통한 저작권정보 관리
정부간행물의 자유이용 확대 방안

활용 정부간행물 활용 확대 ∙공공저작물로서 정부간행물 이용방안

<표 2> 면담지 구조와 질문내용

3.2 공공저작물의 저작권정보 생산과 관리 현황 분석 

3.2.1 기록관리 및 정부간행물 담당자에 대한 면담결과

1) 응답자 현황

서면면담에 응한 기록관리 및 정부간행물 담당자는 20개 기관 중 9개 기관의 10명이었다. C기관은 정부간행물 



한국기록관리학회지

22(3), 125-141, 2022.8132  

https://jksarm.koar.kr http://dx.doi.org/10.14404/JKSARM.2022.22.3.125

담당자와 기록관리담당자가 각각 면담에 응하였다. 응답자 중에서 기록관리와 정부간행물 업무를 병행하는 경우

는 3명, 정부간행물업무만을 담당하는 경우는 5명, 기록관리업무만을 담당하는 경우는 2명이었다. 응답자들의 

근무경력은 최소 5년에서 최대 30년으로 다양하였으며 특히 기록관리 경력은 응답자 모두 10년 이상이었다(<표 

3> 참조). 

응답자 담당업무 정부간행물 경력 기록관리 경력 응답자 담당업무 정부간행물 경력 기록관리 경력

A 기록관리, 정부간행물 14년 15년 E 기록관리 - 13년

B 정부간행물 30년 - F 정부간행물 28년 -

C1 정부간행물 8년 - G 정부간행물 10년 -

C2 기록관리 - 17년 H 기록관리, 정부간행물 10년 이상 10년 이상

D 기록관리, 정부간행물 5년 10년 I 정부간행물 6년 -

<표 3> 기록관리 및 정부간행물 담당 응답자의 담당업무 및 근무경력

2) 저작권정보 생산 현황

업무담당자가 직접 작성하거나 제3자가 작성한 경우 정부간행물의 공공저작물 여부와 공공누리 유형에 대한 

판단은 모두 업무담당자가 하고 있었으며, 계약을 통해 작성할 경우 일부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결정하고 

있었다(A, D, E, H). 이러한 판단은 주로 원고완성 후 발간등록번호 신청 직전에 이루어졌으며(A, B, F) 일부는 

발간계획 당시(G)에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공공저작물 여부와 공공누리 유형을 판단할 때 󰡔공공저작물 지침󰡕을 사용하거나 내부 지침을 작성하여 사용하

는 경우가 있었는데(A, G, I, C1, D, F), 이때 내부지침도 󰡔공공저작물 지침󰡕을 근거로 작성하고 있었다(A). 지침에 

대하여 보완할 사항으로 예외적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가 필요하다는 의견(C1)이 있었다.

정부간행물의 저작권정보 생산과정에서 기록관리담당자들이 업무담당자들에게 공공저작물 판단을 지원하거나 

공공누리 유형에 대하여 안내한다고 응답한 경우는 응답자 A가 유일하였고, 그 외 직원이 이를 지원한다는 응답

(B, C1, G)이 더 많았다. 또한 기록관리담당자의 역할이 없거나(D, E) 역할이 아니라는 응답(H)도 있었다. 

정부간행물 생산과정에서의 문제점은 하나의 간행물 내에 너무나 다양한 저작물이 포함되어 있어 공공누리 

유형을 결정하는 것이 어렵고 보다 근본적으로는 세부적인 저작권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판단이 어려운 것(C1)

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업무담당자들이 관련 지침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가 있으며(G), 업무담당자에게 저작권 

정보수집 협조를 강제할 수 없다는 것(I)도 문제로 지적되었다. 

제3자가 작성한 정부간행물의 경우 저작재산권 양도는 계약서를 작성(C1, G, I)하거나 용역계약서 상에 저작권 

관련 조항을 넣어 귀속시키고 필요에 따라 별도의 양도 및 이용허락을 받는 방법(A)으로 이루어지고 있었고, 

이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 수 없다는 응답자들(B, D, E)도 있었다. 

3) 저작권정보 관리 현황

정부간행물의 저작권정보를 관리하고 있는 기관은 세 곳으로 내부시스템(C, I) 또는 엑셀파일(G)을 사용하고 

있었으며 그 외에는 모두 별도로 관리하고 있지 않다고 응답하였다(A, B, D, F, H). 내부시스템으로 관리한다고 

응답한 경우(C1, I) 시스템에서 정부간행물 발간등록번호신청을 취합하여 대리 신청하고 국가기록원에서 번호

를 부여받으면 각 부서에 안내하고 있었다. 이 과정에서 업무담당자가 신청할 때 개별 정부간행물의 서지정보와 

저작권정보 등의 메타데이터를 함께 입력하도록 하고 있었다. 이 기관은 시스템 구축 이전에 공문으로 관리했을 

당시 정부간행물 메타데이터가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여 통일된 관리를 위하여 시스템을 구축하였다고 응답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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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엑셀파일을 사용하는 기관(G)은 정부간행물 자체는 서비스를 위하여 도서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 관리하지

만 저작권정보를 관리하는 항목이 없어 이에 대해서는 엑셀파일로 관리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이들이 관리하

는 정보는 저작권 양도계약여부, 공공누리 유형, 원문공개 여부 등이었다. 한편, 저작권정보를 별도로 관리하고 

있지 않은 응답자 중에서는 RMS에서 정부간행물을 관리하고자 하였으나 이 시스템에는 공공저작물과 관련한 

메타데이터를 입력하는 항목이 없었다고 응답한 경우(D)도 있었다. 저작권정보 관리에서 어려운 점에 대해서는 

시스템을 통한 관리 이전의 저작권정보 수집 및 정리문제(G)와 공공누리 유형 적용을 강제할 수 없다는 점(I)이 

지적되었다. 

현재 국가기록원에 정부간행물 발간등록번호를 신청할 때 ‘저작물 이용동의’ 이외의 저작권정보는 입력하지 

않는다. 만약 정부간행물 발간등록번호 신청 시 공공누리 유형 정보를 입력한다면 공공누리의 누락 방지 및 일관

성 있는 저작권정보 관리가 가능할 것이다. 이러한 방식에 대하여 응답자 다수는 긍정적으로 답하였고(A, B, 

C1, D, E, F, I) 일부는 불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G, H). 긍정적인 응답자들은 정부간행물 신청 시 공공저

작물일 경우 공공누리 유형을 필수표시 사항으로 포함시킨다면 기존의 누락되는 경우를 많이 줄일 수 있고, 따라

서 정부간행물의 관리절차도 간소화 될 것임을 기대하였으며, 이용자의 검색 및 서비스 측면에서도 편리할 것이라

고 응답하였다. 불필요하다는 응답자(G, H)는 공공누리 유형의 입력이 중복업무를 초래한다고 보았다. 원칙적으

로 원문에 표기하는 공공누리 유형을 별도로 입력하는 것은 중복업무이며(G) 국가기록원이 저작물 이용동의 허락

을 받은 간행물에 한정하여 열람서비스를 제공하므로 공공누리 유형을 중복하여 입력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H)이

었다. 이는 저작권법상 단순이용허락과 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 규정을 명확히 구분하지 못하는 것에서 비롯된 

응답이라고 할 수 있다. 

RMS에서 정부간행물의 저작권정보를 메타데이터로 등록하여 공공저작물 여부 및 공공누리유형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할 필요성에 대한 질문에 응답자 대다수가 긍정적으로 답하였고(B, C1, F, G, I) 일부는 부정적으로 답하였

다(A, D, H). 긍정적인 응답자들은 RMS를 통하여 관리하면 저작권정보 누락을 막을 수 있고 업무담당자의 이해

정도에 따른 관리편차가 줄어들고, 유통과 보존에 유리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부정적인 응답자들은 공공저작

물 여부나 공공누리유형에 대한 업무담당자의 질문이 있을 경우 전문적인 영역이므로 응답하기 어렵다는 이유(A)

와 공공저작물의 저작권정보 관리는 기록의 이용에 대한 내용이므로 이는 기록관리업무를 벗어난다는 이유(H), 

기록관리담당자들이 공공누리 유형의 재분류 등 추가업무부담 우려가 있다는 이유(D)를 제시하였다. 이와는 별도

로 정부간행물의 저작권정보 업무 특성상 여러 업무가 중첩되므로 RMS와는 별도의 시스템을 통해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응답자(C2)도 있었다. 

4) 활용확대 방안

정부간행물을 공공저작물로서 보다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질문에는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는 응답(B, C2, F, I)과 간행물 원문에 공공누리 적용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응답(A), 부서 내 교육 및 인식제고가 

필요하다는 응답(C1, G), 공공저작물 실무담당자 및 총괄 책임관제도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응답(D)이 있었다.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응답을 살펴보면 간행물 발간 업무담당자 개인으로는 일관성 유지가 어렵고, 연구기

간이 긴 경우 업무담당자가 변경되어 혼돈이 일어날 수 있다는 점을 그 이유로 제시하였다(B). 또한 담당부서 

차원이 아니라 기관 차원에서 관리체계를 일원화할 필요가 있고(C2), 정부간행물은 다양한 부서의 업무가 중첩되

므로 일원화된 플랫폼을 통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응답(I)이 있었다. 

정부간행물을 서비스하는 각 기관에서 저작권정보가 다르게 제공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공누리 유

형을 원문에 명확하게 표시해야 하는데 현재는 공공누리 표시가 의무사항이 아니므로 이를 표기하지 않는 간행물

이 많고 업무담당자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지속적인 개선과 교육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A). 또한 

공공저작물과 공공누리 유형에 대한 인지도와 이해도가 낮기 때문에, 시스템에 등록하여 관리하고 필요성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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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 홍보가 필요하다는 의견(C1)과 법이나 제도는 충분하지만 제도가 정착하기 위한 과도기이기 때문에 교육 

및 안내가 필요하다는 의견(G)도 있었다. 

3.2.2 업무담당자 면담결과

1) 응답자 현황

업무담당자에 대한 서면면담은 기록관리 및 정부간행물 담당자 면담에 응했던 9개 기관을 대상으로 1차 면담자

의 추천 및 정부간행물을 다수 생산하는 부서의 공무원에게 요청하여 이루어졌다. 면담응답자는 3개 기관의 7명

의 공무원이었다. 응답자의 간행물 발간경험은 최소 5회에서 3~40회로 다양하였으며 업무경력 또한 약 1년에서 

약 20년까지 다양하였다(<표 4> 참조). 

응답자 간행물 발간경험 업무 경력 응답자 간행물 발간경험 업무 경력

ㄱ 5회 20년 이상 ㅁ 용역보고서 발간 시 생산자 업무 수행

ㄴ 약 3회 약 1년 ㅂ 연간 5회 5년

ㄷ 연간 3~4회 약 10여년 ㅅ 약 20회 약 20년

ㄹ 약 6회 약 9년

<표 4> 업무담당 응답자의 업무경력

2) 저작권정보 생산 현황

공공저작물 여부에 대한 판단은 간행물 발간계획 당시(ㄱ, ㅅ) 또는 간행물 작성완료 후 발간등록번호 신청 

이전(ㄴ, ㅁ, ㅂ)에 하고, 두 번에 걸쳐하는 경우(ㄹ)도 있었다. 판단 시 근거자료로 󰡔공공저작물 지침󰡕을 사용(ㄴ, 

ㄹ, ㅂ, ㄷ)하거나, 기관 내 담당자와 협의(ㄱ, ㅁ)를 통하여 공공저작물 여부와 공공누리 유형을 판단하였다. 응답

자 ㅂ은 저작물의 특성에 따른 공공누리 유형 정보를 지침에서 설명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판단과정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인력은 기관 내부와 외부로 나뉘었다. 내부에선 기록관리 담당자(ㄱ, ㄴ, ㄷ, 

ㄹ), 정부간행물 담당자(ㅂ), 저작물 담당자(ㅁ, ㅅ)를 통하여 지원을 받고 있으며 외부에서는 한국문화정보원 변

호사지원사업(ㅅ)을 통해 지원받고 있었다.

응답자 본인이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간행물을 공공저작물로 판단하는데 어려움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어렵다(ㄱ, ㄴ, ㅅ), 어떻게 하는지 정확히 모른다(ㄷ, ㅁ), 어렵지 않다(ㄹ)고 답하여 대체로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간행물 내에 비공개정보가 포함되거나(ㄴ), 외부공개 시 불필요한 갈등이 예상되거나

(ㄱ), 간행물 내에 저작권이 처리되지 않거나 저작권자 등 출처가 명확하지 않은 저작물이 포함되어 있거나(ㄱ) 

권리자를 찾기 어려운 저작물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ㅅ)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이더라도 공공저작물로 

판단하기 어렵다고 하였다. 또한 업무담당자들은 여전히 공공누리 적용에 대한 관심과 인식이 부족하고(ㄷ), 이해

도가 낮아 전임자의 방법을 그대로 답습하는 경우가 있으며(ㄴ), 저작물 매체의 발전이 급변하므로 이에 다른 

기준이 충분치 않다는 점(ㄹ)을 문제점으로 제시하였다. 

계약에 따라 제3자가 작성한 정부간행물의 경우 주로 저작재산권을 전부 양도받거나(ㅁ, ㅂ), 󰡔(계약예규) 용역

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공동소유(ㄱ, ㄴ, ㄷ)하거나 두 가지 방법을 모두 사용(ㄹ, ㅅ)하고 있었다. 저작재산권의 

양도는 주로 저작재산권 양도계약서(ㄱ, ㄷ, ㄹ)를 체결하거나, 용역계약서에 해당 사항을 포함시키거나(ㅂ, ㅅ), 

발주 시 과업지시서에 해당 사항을 언급(ㄴ, ㅁ)하는 방식으로 처리하고 있었다. 저작권양도계약서를 체결하는 

경우 응답자들은 모두 기관 내의 표준화된 계약서를 사용한다고 답하였다. 저작권양도계약 시 어려운 점에 대한 

질문에서 정부간행물 저작자와 그에 사용된 1차 자료 제공자간에 저작권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ㄱ)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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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등 오래된 저작물이 포함된 경우(ㄴ) 양도계약에 어려움이 있고 그 외에는 저작재산권을 양도받지 못하는 

경우는 없고(ㄹ, ㅁ) 대체로 정책 및 학술연구과제 등에 대해서는 저작재산권을 공동소유하므로 어려움이 발생하

지 않는다(ㄱ, ㅅ)고 응답하였다.

3) 저작권정보 관리 현황 및 활용확대 방안

1명을 제외한 모든 응답자들은 기관 내 담당자가 별도로 있어 정부간행물의 저작권정보를 직접 관리하지 않는

다고 응답하였다. 관리하고 있는 응답자(ㅅ)는 별도의 DB를 통하여 공공저작물여부, 공공누리 유형, 발행기관 

등을 관리하였다. 정부간행물 발간등록번호 신청에 대한 질문에서 1명(ㅅ)만 직접 수행하고 그 외에는 정보화담당

관실(ㄱ, ㄴ, ㅁ, ㅂ), 기록관리담당자(ㄷ) 등 담당부서에서 대신 발급처리한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정부간행물 

발간등록번호 신청 시 공공누리 유형을 입력하는 것에 대하여 응답자 전원이 긍정적으로 답하였다. 응답자 중 

1명(ㅂ)은 이미 담당부서로 발간등록번호 신청할 때 공공누리 유형을 함께 전달하고 있었다. 그 외에 발행기관 

단위의 일관성 있는 접근 활용 범위 적용이 가능하고(ㅅ), 일부 간행물에 공공누리가 누락되고 있는 점을 방지할 

수 있으므로(ㄴ) 발간등록번호 신청단계에서 공공누리 유형을 입력할 필요가 있다고 응답하였다. 

정부간행물을 공공저작물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한 개선사항을 묻는 질문에서 공공저작물과 관련된 인식과 

이해도가 부족하기 때문에 교육과 실습, 발간 이후 공공누리 적용방안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ㄱ, ㅂ)이 제시되었

다. 업무부서의 담당자들은 실무가 매우 바쁘므로 공공저작물 자유이용의 중요성은 알지만 실제로 이를 적용하는 

것은 어렵고 따라서 간단하고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안내자료나 정기교육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동시에 이를 적용

해볼 수 있는 학습기회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하였다(ㄱ). 또한 공공누리가 미적용된 간행물인 경우 

대체로 업무담당자가 이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여 생긴 문제이므로 발간 이후라도 공공누리 유형을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ㅂ). 이외에도 보도자료 및 사진에 비해 연구보고서 등에 대한 

공공누리 적용에는 관심이 없어 공공누리 적용이 부진하므로 향후에는 연구보고서의 공공저작물 적용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의견(ㄴ)도 있었다. 이와 같은 교육과 홍보의 필요성을 넘어 발간계획 당시부터 공공누리 

유형을 판단하고 공공저작물에 대한 저작권관리를 위한 공동 DB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ㅅ)도 있었다. 

4. 공공저작물의 저작권정보 생산 및 관리상의 문제점과 그 개선방안

4.1 저작권정보 생산단계와 관리단계의 문제점

4.1.1 저작권정보 생산단계의 문제

첫째, 정부간행물의 저작권정보가 제대로 생산되지 않고 있었다. 이는 공공누리 유형의 적용이 의무 사항이 

아니며 교육과 홍보가 부족한 것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 󰡔저작권법󰡕과 그 시행령에서는 공공저작물일 

경우 공공누리 유형을 적용하여 명확히 표시하는 것을 강제하고 있지 않다. 공공누리 유형의 적용은 󰡔저작권법 

시행령󰡕에 의한 권고사항이지 󰡔저작권법󰡕에 의한 의무사항이 아니다(김광식, 박영규, 2016). 또한 면담결과 기록

관리담당자가 공공저작물 및 공공누리 유형에 대하여 안내 및 교육을 진행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으며 정부간행물

관리 담당자는 응답자 중 절반이 교육을 진행하고 있었다. 그러나 교육과 안내를 하는 경우라도 업무담당자들이 

공공저작물에 대한 이해도가 높지 않아 기관 내 저작권관리지침이 제대로 지켜지기는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공공저작물 여부 및 공공누리 유형을 판단하는 것이 저작권에 대한 기본적 이해를 요구하는 전문적인 

영역이므로 업무담당자와 기록관리담당자 모두에게 상당히 어려운 업무인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면, 정부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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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 내부에 제3자의 저작물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공공저작물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워하거나 공공누리유형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없어서 전임자의 방식을 그대로 따라하는 경우도 있었다. 또한 기관 내 변호사를 통해 공공저작물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도 있었다. 응답자 중 다수가 참고하고 있는 문체부의 󰡔공공저작물 지침󰡕은 다양한 예외 

사항에 대한 내용이 부족하며 예시나 가이드라인이 부족하여 공공저작물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는 

정작 그다지 큰 도움이 되지 못하였다. 설령 지침이 상세히 개정된다고 하더라도 모든 예외적 사항들이 담길 

수 없으므로 결국 업무담당자나 기록관리담당자가 단독으로 공공저작물을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기관 내 정부간행물의 생산과 관리를 담당하는 주체들 간의 협력체계를 만들 필요가 있어 보인다.

셋째, 공공저작물 여부에 대한 판단이 정부간행물 발간등록번호 신청 시점에 이루어지고 있는데 신청과정에서

는 공공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정보나 공공누리 유형정보를 입력하지 않도록 되어 있다. 특정 정부간행물 발간과정

에서 업무담당자가 변경되는 경우도 있고 생산당시부터 󰡔저작권법󰡕 제24조의2 제1항의 각호에 해당하여 공공저

작물로 개방할 수 없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현재처럼 발간등록번호 신청단계에서 공공저작물 여부를 판단하게 

되면 정확하지 않은 정보가 생산되거나 누락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공공저작물 여부 및 공공누리 유형을 발간

계획 및 계약 당시에 판단하고, 간행물의 원고가 완성된 이후 재확인하고 이를 간행물 내에 표시할 필요가 있다. 

넷째, 정부기관의 의뢰로 제3자가 작성한 정부간행물의 경우 저작권양도계약서를 체결하지 않고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35조에 따라 저작재산권을 제3자와 공동소유하고 있고 공공누리 4유형을 적용하여 생산기

관 웹사이트에서 개방하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 저작재산권을 공동소유하는 경우 기관에서는 정부간행물을 웹사

이트 등을 통하여 서비스할 수 있지만 이를 공공누리를 적용하여 개방하기 위해서는 저작재산권을 전부 양도받거

나 그에 대한 이용허락을 받아야 한다. 제2장에서 언급한 것처럼 󰡔저작권법󰡕 상 저작재산권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 이용허락 등의 권리행사는 타공유자로부터 허락을 얻은 후에 가능하기 때문이다. 

4.1.2 저작권정보 관리단계의 문제

첫째, 정부간행물 저작권정보를 시스템을 통하여 관리하지 못하고 있었다. 국가기록원 󰡔메타데이터 표준󰡕에 

따르면 정부간행물일 경우 공공저작물 여부와 공공누리 유형을 메타데이터로 관리해야 하지만 RMS를 통하여 

이를 관리한다는 응답자는 없었다. 저작권정보를 관리하고 있다고 응답한 세 개 기관도 내부시스템을 구축하거나 

엑셀파일을 사용하고 있었다. 현재 국가기록원 웹사이트의 정부간행물 컬렉션에 등록된 간행물에 대한 저작권정

보가 제공되지 않고 있는데, 이는 생산기관에서 RMS에도 등록하지 않고 정부간행물 발간등록번호 신청 시에도 

저작권정보를 입력하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생산된 저작권정보를 시스템을 통하여 일관되게 관리하지 

않으면, 기관 내외에서 동일한 정부간행물에 대하여 서로 다른 저작권정보를 제공하거나 아예 제공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국가기록원에 정부간행물 등록번호를 신청하는 단계에서 저작권정보를 입력하도록 할 

경우 정부간행물 컬렉션에서 공공저작물 여부와 공공누리 유형도 제공할 수 있다. 그러나 정부간행물은 국가기록

원 뿐만 아니라 간행물 생산기관, 국립중앙도서관, 공공누리 홈페이지와 정책연구관리시스템 등 다양한 기관에서 

서비스되고 있다. 따라서 생산기관에서 시스템을 통해 관리하지 않는다면 정부간행물을 사용하는 기관 및 이용자

가 국가기록원을 통해서 정부간행물의 저작권정보를 확인해야 할 것이다. 간행물이 발간됨과 동시에 다양한 기관

에서 이용되기 위해서는 정부간행물 생산기관에서 RMS 혹은 별도의 시스템을 통해 저작권정보를 관리할 필요가 

있다. 

둘째, 정부간행물은 공공기록물이고 그것이 공공저작물이더라도 기록물이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다른 공

공기록물과 달리 공공저작물인 기록물은 공공저작물임이 메타데이터로 명확하게 표현되어야 향후 자유롭게 이용

할 수 있게 된다. 󰡔메타데이터 표준󰡕에 저작권정보를 등록하도록 한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이다. 그러나 본 연구의 

면담결과 기록관리담당자들은 대체로 정부간행물의 저작권정보 관리를 기록관리 업무와 별개의 것으로 간주하고 

있었다. 이는 󰡔공공저작물 지침󰡕에서 공공저작물 실무담당자를 따로 두어 관리하도록 정하고 있고, 이 실무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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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공공데이터, 기록관리, 정보공개청구 등 다양한 담당자가 겸직할 수 있게 안내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정부간행물의 저작권정보 관리 주체가 모호하여 명백히 관리 주체를 정하지 않으면 저작권정보가 생산되더라고 

체계적으로 관리되기 어려울 것이다.

4.2 공공저작물인 정부간행물 이용촉진을 위한 저작권정보 관리 개선방안

앞장에서 제시한 정부간행물의 저작권정보 생산단계와 관리단계의 문제점들은 저작권정보가 생산되지 않는 

경우가 많고, 공공저작물 여부 및 공공누리 유형에 대한 판단이 쉽지 않고, 판단 시기가 늦어짐으로써 저작권정보 

생산이 누락되고 있고, 저작재산권을 제3자와 공동으로 소유하여 공공저작물이 될 수 없는 경우가 많으며, 생산된 

저작권정보를 관리하는 시스템이 부재하고 이를 관리하는 주체가 모호하다는 점이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

기 위하여 다음 다섯 가지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첫째, 󰡔저작권법󰡕 제24조의2 제1항에 해당하는 공공저작물에 공공누리 1유형 적용을 의무화하도록 법을 개정

할 필요가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유형을 표시하지 않아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지만 

모든 정부간행물이 공공저작물은 아니므로 어떤 것이 공공저작물인지를 정확하게 식별하기 위해서는 공공누리를 

해당 저작물에 의무적으로 표시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하여 법의 취지에 맞게 더 다양한 기관과 개인이 공공저작

물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또한 업무담당자가 저작권정보를 등록하거나 정부간행물등록번호를 

신청할 경우에도 저작권정보를 확인하는 행정적 절차를 줄일 수 있다. 단, 2.1장에서 언급한 것처럼 설령 공무원이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경우라도 국가안보나 개인정보, 사업상 비밀정보 등 󰡔저작권법󰡕 제24조의2 제1항 1~4호

에 해당하는 정보가 포함된 경우에는 공공누리 1유형 적용의 예외로 해야 할 것이다. 한편, 면담결과에 따르면 

업무담당자들은 용역계약을 통하여 정부간행물을 작성할 경우 저작재산권을 양도받아 공공누리를 적용하기보다

는 󰡔용역계약 일반조건󰡕에 따라서 저작재산권을 공동소유하고 있었다. 이 경우 공공기관의 웹사이트에서 서비스

는 가능하지만 이를 제3자인 국민에게 이용허락하기 위해서는 용역계약 상대자의 허락이 필요하다. 따라서 공공

저작물에 공공누리 1유형 적용을 의무화한다면 업무담당자들이 저작재산권을 양도받기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임할 것이다. 

둘째, 기관 내에서 업무담당자, 기록관리담당자, 공공저작물 실무담당자, 정부간행물 담당자간의 유기적인 협업

체계를 구축하여 정부간행물의 저작권정보에 대한 판단, 관리, 이용을 상호 지원할 필요가 있다. 생산단계에서 

업무담당자는 공공저작물 여부에 대한 판단 시 공공저작물 실무담당관이나 기록관리담당자의 지원을 받아 결정

하도록 한다. 기록관리담당자 및 정부간행물 담당자는 정부간행물의 생산단계에서 결정된 저작권정보를 취합하

여 국가기록원에 정부간행물 발간등록번호를 신청하고 번호를 부여받으면 기록관리 시스템에 메타데이터로 이를 

등록하고 저작권정보는 따로 데이터베이스화하여 관리한다. 이때 저작권정보는 공공저작물여부, 공공누리 유형, 

공공저작물 미적용 사유, 원저작자 정보 등을 포함한다. 이후 기록관리담당자 및 정부간행물 담당자는 업무담당자

에게 부여받은 정부간행물 발간등록번호와 공공누리 유형을 안내한다. 업무담당자는 안내받은 등록번호와 공공

누리 유형을 정부간행물의 원문에 적용하여 발간하고 송부한다. 자료실 및 정부간행물담당자는 정부간행물을 

웹사이트를 통해 서비스하고, 게시물에 공공누리 유형을 원문에 맞게 적용하여 개방한다. 공공저작물 실무담당관

은 이 모든 과정에서 각 담당자를 지원하고 저작권정보를 관리하는 주체가 된다. 

협업체계가 유기적으로 유지될 경우 업무담당자 개인이 정부간행물의 공공저작물 여부 및 공공누리 유형을 

판단하는 부담을 덜 수 있으며, 공공저작물 담당자는 개별 정부간행물에 공공누리 유형을 누락하지 않도록 하여 

그 이용을 확대할 수 있다. 기록관리담당자는 정부간행물의 저작권정보를 등록하여 정부간행물과 저작권정보가 

분리되지 않고 기록관리 시스템을 통하여 기록물 처리과와 기록관, 영구기록물관리기관에서 일관성있게 이를 

관리할 수 있게 된다. 이로써 생산부터 활용까지 전 과정에 걸쳐 공공저작물인 정부간행물의 이용가능성을 보장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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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임무를 다하게 된다. 또한 정부간행물 담당자는 개별 정부간행물에 대한 이용허락 요청을 받았을 때 행정적 

업무를 간소화할 수 있고 저작권정보의 부재로 인하여 이용허락을 거절해야 하는 경우를 줄일 수 있다. 

셋째, 󰡔메타데이터 표준󰡕에서 규정한 ‘공공저작물 여부’와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표시유형’ 등의 정부간행

물 저작권정보를 등록할 수 있도록 업무관리, 기록관리, 영구기록물관리 시스템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현재는 이들 정보를 각 기관의 내부 시스템 또는 엑셀파일로 이를 관리하고 있었다. 기록물의 

생산 및 관리시스템에 정부간행물의 저작권정보를 관리하는 항목을 설정하여 간행물 생산과 동시에 시스템에 

등록하여 일관성 있게 관리함으로써 생산과 발행업무 도중 업무담당자가 바뀌거나 기관 내에서 저작권정보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의사소통 및 미흡한 인수인계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줄일 수 있다. 생산과 동시에 

등록되어야 할 메타데이터는 표준에서 제시한 것과 더불어 원저작자정보, 저작권자, 저작권보호기간, 저작재산권 

양도여부, 공공저작물이 아닌 경우 미적용사유 등이다. 업무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이들 정보는 기록물과 함께 이관

하여 기록관 및 영구기록물관리기관에서도 별도의 확인절차 없이 이를 활용하여 공공저작물을 서비스할 수 있어

야 한다. 

넷째, 국가기록원은 정부간행물 발간등록번호 신청 시 ‘공공저작물 여부’, ‘공공누리 유형’, ‘저작권자’, ‘저작재

산권 양도여부’ 등의 저작권정보를 제공받을 필요가 있다. 이는 국가기록원 정부간행물 컬렉션 서비스를 위해서

이다. 현재는 발간등록번호 신청 시 국가기록원이 이를 온라인으로 원문을 서비스할 수 있도록 이용허락받고 

있을 뿐이다. 이 경우 국가기록원 웹사이트에 간행물을 업로드하여 이용자들이 볼 수 있도록 할 수는 있지만 

이용자들이 이를 공공저작물로서 자유롭게 복제, 배포, 전송 등의 방식으로 활용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공공저작

물인 정부간행물은 그 사실을 명확히 밝혀 이용이 자유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해서는 

발간등록번호신청 단계에서부터 생산기관으로부터 그 정보를 제공받을 필요가 있다. 또한 공공저작물이 아닌 

정부간행물도 향후 그 이용에 대비하여 저작권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앞서 셋째에서 제안한대로 

기록관리시스템에 이러한 정보가 모두 등록되어 있다면 발간등록번호신청 단계에서 이를 또 한 번 제공하도록 

하는 것이 중복된 업무로 여겨질 수도 있다. 그러나 국가기록원이 정부간행물 발간과 동시에 웹사이트에서 원문을 

공개하는 서비스를 하고자한다면 이와 같은 저작권정보를 제공받는 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다섯째, 정부간행물의 저작권정보를 판단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기록물관리 지침(공통매뉴얼)󰡕을 보완할 필요

가 있다. 현재 국가기록원의 매뉴얼이나 지침은 정부간행물의 저작권관리에 관하여 안내하지 않고 공공누리 각 

유형을 설명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다. 그러나 정부간행물은 기록물이고 󰡔메타데이터 표준󰡕에서 필수요소로 저작

권정보를 지정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기록원 차원의 교육 및 안내가 필요하다. 지침 및 매뉴얼에 정부간행물의 

저작권정보 관리의 주체가 기록관리담당자임을 명시하고, 기록관리담당자가 업무담당자에게 공공저작물 여부 

및 공공누리 유형 판단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그러나 저작권과 관련된 업무는 매우 전문적인 

지식을 요하는 분야이므로 매뉴얼이나 지침만으로 충분치 않다. 따라서 기록관리담당자 실무 교육 시 저작권법상 

각 권리 및 그에 대한 제한규정, 저작재산권 행사와 관련한 내용, 공공저작물자유이용규정 등에 대한 매우 세밀한 

교육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더 나아가 대학원의 기록관리 교육과정에서도 이러한 교육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을 것이다. 

5. 결 론

본 연구는 공공기록물로서의 정부간행물의 저작권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제도 도입 

취지에 맞게 더 많은 사람들이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기록관리 측면에서의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개선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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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정부간행물의 경우 공공누리 유형의 적용을 의무화하는 것이다. 󰡔저작권법󰡕 제24조의2 제1항에 해당하는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유형이 적용되어있지 않아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그러나 모든 정부간행물이 공공저

작물은 아니므로 공공저작물일 경우 공공누리 1유형을 적용할 것을 의무화하여 자유이용이 가능한 공공저작물임

을 나타낼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하여 공공저작물로서 정부간행물의 이용이 활성화 될 것을 기대할 수 있다. 

둘째, 공공저작물 여부 및 공공누리유형에 대한 판단 자체가 어려워 업무담당자 개인이 판단하기에 부담이 

되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기관 내에서 업무담당자, 기록관리 담당자, 공공저작물 실무담당자, 정부간행물 담당자

간의 유기적인 협업체계가 구축하여 정부간행물의 저작권정보에 대한 판단, 관리, 이용을 상호 지원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각 담당자가 정부간행물 관련 업무를 진행할 때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셋째, 󰡔메타데이터 표준󰡕은 정부간행물의 저작권정보를 관리하도록 안내하지만 현재 RMS에는 반영되어있지 

않다. 따라서 RMS에 󰡔메타데이터 표준󰡕의 ‘공공저작물여부’, ‘공공누리 유형’ 등 저작권정보 관련 요소를 적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것을 제안하였다. 이를 통하여 일관성 있게 저작권정보를 관리할 수 있고, 기록물 이관 시 

시스템을 통한 이관으로 저작권에 대한 추가 확인절차 없이 정부간행물을 서비스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넷째, 국가기록원은 정부간행물 발간등록번호 신청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저작권정보는 입력받지 않아, 󰡔메타

데이터 표준󰡕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정부간행물 발간등록번호 신청 시 ‘공공저작물 여부’, ‘공공

누리 유형’, ‘저작권자’, ‘저작재산권 양도여부’ 등의 저작권정보를 입력받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 단, 이는 앞의 

셋째가 이루어져 시스템에 저작권정보가 등록되어 있다면 중복되는 업무로 여겨질 수 있다. 그러나 국가기록원이 

정부간행물 발간과 동시에 웹사이트에서 원문을 공개하는 서비스를 하고자 한다면 이와 같은 저작권정보를 제공

받는 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정부간행물은 기록물이고 󰡔메타데이터 표준󰡕에서 필수요소로 저작권정보를 지정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기록원 차원의 교육 및 안내가 필요하다. 지침 및 매뉴얼에 정부간행물의 저작권정보 관리의 주체가 기록관리 

담당자임을 명시하고, 공공저작물 여부 및 공공누리 유형 판단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해야 한다. 

또한 기록관리 담당자 실무 교육 시 저작권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고 더 나아가 기록관리 교육과정에 저작권에 

대한 내용을 정규교육과정으로 편입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공공기록물 중에서 공공저작물인 정부간행물의 저작권정보 관리의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정부간

행물의 저작권정보 관리가 잘 이루어지지 않은 현 상황에서 관련 제도와 지침을 분석하고 실무담당자와의 면담을 

통해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는 앞으로 관련 제도를 적용하려

는 다른 기관들이 참고할 수 있는 자료가 될 수 있다. 그러나 공공기록물 중 정부간행물이 아닌 저작물(사진저작

물, 영상저작물 등)에 대한 저작권정보 관리에 대해서는 다루지 못하였다. 또한 정부간행물의 저작권정보 관리는 

그 정보가 업무담당자에 의하여 제대로 생산되어야 가능한 것인데, 본 연구는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면담이 

제한적으로만 이루어졌다. 향후 업무담당자들의 공공저작물 저작권정보 생산과 관련한 문제들을 보다 면밀하게 

다루는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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